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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 양 기 근국가위기관리포럼 상임대표 이 재 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안녕하세요.  

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 양기근 교수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

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이 가져다 준 인류의 안락한 생활의 대가는 최악의 

기후재난을 통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저희들은 일찍이 국가위기관리포럼을 

만들어 함께 이 난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재난관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재난관리 전문가

들과의 협업을 통한 중대시민재해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향후 더 자주 발생

하게 될 기후변화 및 기후재난에 강한 현장재난관리시스템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각하게 다가오는 기후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12차 포럼에 이어 이번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포럼 상임대표님, 노황우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님, 한인섭 중부매일 사장님, 홍상표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 이장희 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님, 송유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

관리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묵묵히 포럼 준비를 위해 수고해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4월 16일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년 동안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재난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심해

지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뜻을 모아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위기관리포럼은 앞으로 더 극심해질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시스템과 중대시민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포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위기관리포럼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의 깊은 통찰과 지혜야야말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중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극심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한편,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이에 바쁘시지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     사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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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사장 한 인 섭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노 황 우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대표이사 

입니다.

위기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단체인 국가위기관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중대시민재해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 회고와 대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등 일련의 재난재해는 종전과 달리 예상을 뛰어

넘는 유형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

들이 기민한 대응능력을 지녀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장 상황을 최초로 인지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시안전을 위한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경제와 복지만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송 참사를 겪은 충북과 청주는 함께 대안을 찾고, 재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일에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지역사회의 모든 책임있는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토론회는 

무한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매일과 함께 1차에 이어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가위기관리포럼과 충북대 위기관리연구소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주최한 국가위기관리학회,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이재민

사랑본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노황우입니다.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포럼 상임대표님, 양기근 한국재난관리

학회 회장님, 한인섭 중부매일 사장님, 홍상표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 이장희 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님, 송유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

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재해피해자 지원의 혁신 방안’입니다. 

기후위기시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재난이 어느 곳이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후 재난 관리 대응

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책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부서 기피 현상’과 ‘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해 재난 관리자의 소극적 행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회복과 치유 및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난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 재난관리자가 더욱 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시대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과 재난 관리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기존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선진 한국에 맞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시민 단체, 학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단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넘어 함께 실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과 발표, 토론과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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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 이 장 희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홍 상 표

사)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발생된 이재민의 구호활동과 자

원봉사, 그리고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주 일원에서 발생된 집중수해 피해 발생 시 선도적으로 

재해구호활동과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동을 총괄했었고, 그로 인해 저희 이

재민사랑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의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이나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

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마련과 동시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

적이고 경제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노력을 모색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포럼에서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이후의 심리치료, 생활안정과 적절한 보상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재난피해자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생존자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대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재난관리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해 실질적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많

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벚꽃 축제가 개화가 안되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와 

같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기후위기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천

초목이 신록을 더하는 들판을 보며 변함없는 자연의 순환법칙에 안심이 되지만,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이 우리의 가슴을 회색빛으로 어둡게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재해피해자 지원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가위기관리포럼을 시의적절하게 주관하신 이재은 

국가위기관리포럼 상임대표님, 소중한 축사를 해 주실 노황우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님,  

지역언론을 선도하는 중부매일 한인섭 사장님, 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이신 충북대학교 

이장희 명예교수님,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송유진 소장님, 그리고 전문가적 관점

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으로 주제발표 하시는 한국행정연구원 최호진 박사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주제발표 하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을 맡아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박사님 등 패널 여러분과 오늘 성대한 행사를 준비

하신 실무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193개국의 인준을 받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SDG를 실현해 나갈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로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1999년에 ‘청풍명월 21’로 출범한 조직입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Local Agenda 21)을 위해 지방정부, 기업, 시민

사회와 협력관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으로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라는 민선8기 충북도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민관협력단체인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전환을 모색하는 ‘환경생태적 안정성’이라는 3대축을 

조화시켜서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러한 거버넌스 역할을 재난관리 측면으로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200년 빈도 홍수 같은 각종 자연재난,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예측행정, 지역주민의 애향심에 기반한 주인의식, 기업의 책임을 확대한 

ESG 경영, 중부매일 같은 지역언론의 민주적 여론 주도,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헌신, 국가위기

관리학회 같은 학계의 과학적 전문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동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와 실천적 방안의 교류,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기후위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     사축     사



10｜중부매일·국가위기관리포럼 2차 토론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송 유 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송유진입니다.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포

럼을 준비해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의 재난은 복잡한 사회관계망으로 인하여 한번 재난이 발생하면, 그 

위험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일찍이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 위험은 통제불가능 하고 불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 세

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상기후와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서울 동작구에서는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42mm의 비

가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강우량’, ‘유례없는 폭설’이라는 뉴스 

속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난대응시설 수용능력의 과학적 기준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조

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난대응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재난을 정쟁화하고, 관

리자 처벌에 열을 올리고 있어, 조직구성원들의 재난관리 직무 회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

다. 이는 결국에는 재난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재난관리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제는 재난대응에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중

대시민재해 대응 및 재해피해자 지원의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

력의 전문성 강화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도시안전을 위한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과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한국행정연구원 최

호진 박사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님,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박현수 센터장

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지평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가 더욱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안

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축     사

01.발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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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중대시민재해 대응｜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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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1. 원료ㆍ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
조 및 제9조)의 문제점

❙법❙
제제99조조((사사업업주주와와  경경영영책책임임자자  등등의의  안안전전  및및  보보건건  확확보보의의무무))  제제11항항  및및  제제44항항
①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1)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

치
4.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제88조조((원원료료ㆍㆍ제제조조물물  관관련련  안안전전보보건건관관리리체체계계의의  구구축축  및및  이이행행에에  관관한한  조조치치))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ㆍ유지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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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 ‘필요한’ 등 지
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근로자 등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고 시민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자 등 종사자는 

1) “안전”이라는 표현은 앞의 “결함으로 인한”이라는 말과 문맥상 연결되지 않음. ‘위해 방지’ 정도가 적
합함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

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제99조조((원원료료ㆍㆍ제제조조물물  관관련련  안안전전ㆍㆍ보보건건  관관계계  법법령령에에  따따른른  의의무무이이행행에에  필필요요한한  관관리리상상의의  조조치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

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
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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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장의 제목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하여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
건조치에서 근로자 등 종사자(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배제해서는 안 됨에 유의. 중대산업재
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되지만(제2조 제3호), 재해자에 근로자 등 종
사자 외에 일반시민(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재해가 중대시민재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요소가 될 수는 있기 때문임2)

  ◌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치내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는 ‘점검’이 들어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3)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는 없지만 ‘시행령 
제8조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시행령 제8조 제4호)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단순히 재해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조 같
은 항 본문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으로 인한”이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함에 기인한 재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재해의 ‘강도’의 경우 중대재해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미한 재해도 포함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

(3) 개선ㆍ시정명령 등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
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 대부분의 안전보건관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안전보건관계법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아무런 규범적 근거 없이[불법의 
정도(죄질), 비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안전보건관계법의 결과적 가중범보다 오히
려 더 무거운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 및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4), 5)

2) 예컨대 사업장에서의 폭발사고로 시민 7명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근로자 3명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

3)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중대산업재해 분야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제4조)에 ‘점검’에 관한 내용이 다수 규정되어 있어 중대시민재해 분야
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달리 ‘점검’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가 무색해짐. 이 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제정되었는지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4) 헌법재판소 2004.12.16. 2003헌가12 결정；헌법재판소 1992.4.28. 90헌바24 결정 등 참조

발제2 발제2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중대시민재해 대응｜4342｜중부매일·국가위기관리포럼 2차 토론회
- 4 -

  ◌ 구성요건 표지의 추가 없이 법정형만 가중하려고 한다면 일반법의 법정형을 올리면 되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음. 법정형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범행방법, 신분 등 별도의 가중
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6)

(4)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7)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시행령 제9조 제1항), 동어반복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해당 법령을 
열거하고 있지도 않음. 시민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예방 및 안전보
건관리에 관련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는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의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지 않는 의무도 포함됨에 유
의해야 함8)

(5) 필요한 인력 및 예산

  ◌  시행령 제8조 제1호 가목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한 데다가 ‘안
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개념도 형벌법규의 규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
확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
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뿐만 아니
라 전문가들조차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것임9)

5) 신분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안전보건관계법이 경영책임자를 위반행위자(처벌 대상)에서 배
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신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음. 중소기업은 특히 그러함

6) 헌법재판소 2014.4.24. 2011헌바2 결정；헌법재판소 2015.2.26. 2014헌가16 등 참조
7) 안전보건관계법령(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그 범위 설정을 행정입법으로 어떤 형태로도 위임하고 있지 않아(법률에 위
임의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 없이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에 위반됨

8)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영역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영역에서도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는 물론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이 과연 안전보건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즉,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통상
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알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안전보건관계법령
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임. 이는 적어도 형벌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7.9.25. 96헌가16 결정(전
원재판부) 참조]

9) 헌법재판소 1997.9.25. 96헌가16 결정(전원재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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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제8조 제1호 나목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에서 ‘유해

ㆍ위험요인’과 ‘위험징후’ 개념(범위) 역시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동일한 문제
를 안고 있음

  ◌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필요한 예산’ 개념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에서 ‘유해ㆍ위
험요인’과 ‘위험징후’ 개념이 상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뿐만 아니
라 전문가조차도 그 범위를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 제8조 제1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라는 개념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범위를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임

(6) 제조의 개념

  ◌ ‘제조’란 ‘원재료에 인공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련된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음

(7) 결함의 개념 및 범위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결함에 관한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함
에 관한 규정을 많이 차용하였는바,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은 동일하고, ‘관리상
의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을 대신하여 규정하였음. 그런데 ‘관리상의 
결함’이 ‘표시상의 결함’보다 그 범위에 있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
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결함’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용어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제조물책임법상의 용어정의를 참

고할 필요가 있음.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 여기에서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제2 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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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는바, 제조업자, 공급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을 포함하는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서의 통념, 즉 통상적인 평균인의 상식이 결함 판단의 기준이 됨. 그렇다고 하더라
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이라는 규범적인 개념을 어떻게 현실의 제조물에 맞게 해석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실무상 어려운 문제임. 제조물의 종류나 성능 그리고 출하시기, 사용
자의 사용형태와 사고 발생의 상황 등과 같은 개별사정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
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한 선을 그어서 개개의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임

  ◌ 중대재해처벌법령은 형벌법규임에도 결함 판단 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지도 않는 등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
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용어정의라도 참고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막연한 
개념인 ‘관리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용어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법이 형
벌법규인 점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 위반 소지가 큼10), 11)

  ◌ 제조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용어정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 원료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어디에도 개념,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음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
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
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
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표현되어 
있어 전형적으로 제조업체, 서비스업체에 적용될 수 있음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판매ㆍ유통업체의 경우,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위해 방지의무까지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지만, 설계ㆍ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ㆍ유통

10)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리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 그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
준이 없어 법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인 개인은 법적용자의 자의에 내맡겨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만
큼 적용기준이 모호함.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7.9.25. 96헌가16 결정(전원재판부) 참조]

11) ‘설치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용어정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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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큼

  ◌ 관리상의 결함과 관련하여, 원료나 제조물을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하는 과정에서 기계ㆍ
설비의 트러블, 작업(취급, 운영)방법 또는 작업환경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모두 관리상의 
결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포함하여 근로자, 방문객, 그 밖의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철저
하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8)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개념

  ◌ 공장, 건물, 시설 등의 내부에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이 있는 경우, 누가 이 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방지조치, 즉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방지조치를 이행해
야 하는지가 불명확함. ‘사업장’이라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주체를 누
구로 보아야 할지를 놓고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임. 게다가 지배ㆍ운영ㆍ관리도 ‘와/과’의 
관계로 봐야 할지, ‘또는’의 관계로 봐야 할지 불명확한 상태임 

  ◌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환경부 해설서에서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
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
조물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
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12) 소유권자, 점유권자, 임차
권자,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로 존재하는(복수의 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예방의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음. 이러한 폭넓고 자의적인 해석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의 원칙, 즉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 대검찰청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
의 사업 목적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13) 이는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사실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 뿐 정작 ‘실질적으로 지배ㆍ운
영ㆍ관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누락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12)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원료ㆍ제조물) -, 2021.12.29, 7쪽
13)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1, 290쪽.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의 해설을 사실상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함

발제2 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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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혼란스러운 개념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임

(9) 재해방지조치의 대상(범위)

  ◌ 이 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재해방지조치의 대상에 시설, 
기계ㆍ설비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취급, 운영)방법ㆍ절차, 작업행동에 관
한 사항까지가 규정되어 있는바, 공장, 건물, 시설 등의 내부에 협력업체, 입점업체 등이 
있는 경우, 작업(취급, 운영)방법ㆍ절차, 작업행동에 관한 재해방지조치는 누가 이행해야 
할지 매우 불명확한 상태임

(10) 신고ㆍ보고의무

  ◌ 시행령 제8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의 경우, 어디로 어떻게 언제까
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디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 또는 기관이 임의적으로 정
하여 이행하는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신고ㆍ보고의무의 이행주체가 경영책임자이므로 경영
책임자 명의의 문서로 신고ㆍ보고할 필요가 있음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2항, 제3
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문제점

❙법❙
제제99조조((사사업업주주와와  경경영영책책임임자자  등등의의  안안전전  및및  보보건건  확확보보의의무무))  제제22항항,,  제제33항항  및및  제제44항항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
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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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시행령❙
제제1100조조((공공중중이이용용시시설설ㆍㆍ공공중중교교통통수수단단  관관련련  안안전전보보건건관관리리체체계계  구구축축  및및  이이행행에에  관관한한  조조치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
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

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

(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
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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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

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

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
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
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
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제제1111조조((공공중중이이용용시시설설ㆍㆍ공공중중교교통통수수단단  관관련련  안안전전ㆍㆍ보보건건  관관계계  법법령령에에  따따른른  의의무무이이행행에에  필필요요
한한  관관리리상상의의  조조치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
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
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
설 및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
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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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안전ㆍ관리 업무’,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 ‘충실히’, ‘필요한’ 등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

  ◌ 법 제9조 제2항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근로자 등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고 시민
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자 등 종사자는 시민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장의 제목이 중대시민재해라고 하여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
건조치에서 근로자 등 종사자를 배제해서는 안 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에서 제외되지만(제2조 제3호), 재해 중 단독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
지만 중대시민재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요소가 될 수는 있기 때문임14)

  ◌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치내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는 ‘점검’이 들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시행령 제10조 제8호 가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은 의미상 아
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표현으로서, 중복 규정으로 인해 수범자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
고 있음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단순히 재해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이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함에 기인한 재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재해의 ‘강도’의 
경우 중대재해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미한 재해도 포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

(3) 개선ㆍ시정명령 등의 이행에 관한 조치

  ◌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
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 대부분의 안전보건관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른 안전보건관계법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아무런 규범적 근거 없이 사실상 
결과적 가중범, 즉 중벌(重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

14) 예컨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로 시민 7명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근로자 3
명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

발제2 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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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 및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15)

(4)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해당 안전보건관계법령16)은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
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시행령 제11조 제1항), 동어반복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해당 법령을 열거하고 있지도 않음.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되는 법령은 모
두 포함됨.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는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는 의무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라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되지 않는 의무도 포함됨에 유의해야 함

(5) 필요한 인력 및 예산

  ◌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매우 불명확한 데다가 ‘안
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개념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
확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고 할 것임17)

  ◌ 시행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에서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 개념(범위) 역시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필요한 예산’ 개념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에서 ‘제4호에 따라 수립
된 안전계획’ 개념이 상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
가조차도 그 범위를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15) 헌법재판소 2004.12.16. 2003헌가12 결정；헌법재판소 1992.4.28. 90헌바24 결정 등 참조
16) 안전보건관계법령(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계법령

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그 범위 설정을 행정입법으로 어떤 형태로도 위임하고 있지 않아(법률에 위
임의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 없이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할 수 있다)에 위반됨

17) 헌법재판소 1997.9.25. 96헌가16 결정(전원재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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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제10조 제1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라는 개념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범위를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
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임

(6)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개념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준 경우, 누가 이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방지조치, 즉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방
지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함.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라는 장소를 실
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를 놓고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
임. 게다가 지배ㆍ운영ㆍ관리도 ‘와/과’의 관계로 봐야 할지, ‘또는’의 관계로 봐야 할지 불
명확한 상태임

  ◌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국토교
통부와 소방방재청 해설서에서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에 대해 “소유권, 점유권, 임
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18) 소유권자, 점유권자, 임차권자, 공중이
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복수로 존재하는(복수의 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예방의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음 

  ◌ 이러한 폭넓고 자의적인 해석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즉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대검찰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권, 임차
권 등으로 법률상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본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19) 국가배상법 제
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해석논리를 규정 자체가 다른, 그것도 형사법 
해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7) 재해방지조치의 대상(범위)

18)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ㆍ공중교통수단) -, 2021.12.30, 19쪽；소방
방재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 2021.12.31, 13쪽

19)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2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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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재해방지조치의 대상에 시설, 
기계ㆍ설비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취급, 운영)방법ㆍ절차, 작업행동에 관
한 사항까지가 규정되어 있는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준 경우, 작업(취급, 운영)방법ㆍ절차, 작업행동에 관한 재해방지조치는 누가 이
행해야 할지 매우 불명확한 상태임

(8) 신고의무

  ◌ 시행령 제10조 제7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어디로 어떻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디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 또는 기관이 임의적으로 정하
여 이행하는 수밖에 없음. 이 경우 신고의무의 이행주체가 경영책임자이므로 경영책임자 
명의의 문서로 신고ㆍ보고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축적된 이론적 기반하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정된 것이 

아닌 관계로 체계와 내용 둘 다에 있어 무작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으며, 또한 중대재해처벌
법은 중대재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고, 게다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예방의 실효성이 목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 즉, 재해예방
에 실효성이 없거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
방적 자세를 가질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과정에서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을 포함한 기존 안전보건관계법
과의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영역 모두에 있어 
태생적으로 안전보건관계법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착종되어 있는 등 체계와 내용 면에서 매
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
기 어려움

    → 안전법원리에 부합하고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체계 및 내용에 있어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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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면, 예방기준을 강제하고 있는 기존 안전보건관
계법에 그 취지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중 기존 안전보건관계법과 중복
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 입법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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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과 거버넌스

박현수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시민치안센터장)

Ⅰ. 들어가며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수준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Evans and Kantrowitz, 2002; 
Gakidou et al., 2000; 황선재, 2015). 이에 따라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화재, 재난 등과 같은 위험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즉 객관적으로 위험에 같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위험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김수아·임동균, 2016; 
Slovic and Weber, 2002). 이러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인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것은 곧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에 대한 객관적 조건과 개인적 조건이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에 대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
적 인식의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위험에 대한 인식은 주어진 조건대로 사람들이 그 수준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위험에 대한 주
관적 이해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Slovic & Weber, 2002). 이에 객관적으로 위험에 노
출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위험에 대한 인식은 높을 수 있고, 위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외부적 조건과 개인적 조건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외부적 조건은 지역의 객관적 조건으로 위험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
된다면 자신이 위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져서 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질 
수 있다(Box et al., 1988). 이와 함께 개인적 조건은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
로부터 보호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위험에 대한 두
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Hale, 1996; Jackson, 2009).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은 개
인적 조건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범죄와 같은 위험에서 이러
한 취약성은 우범지역에 거주, 공공장소에 노출 등과 같이 범죄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증
가되어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범죄 두려움
은 자신이 가진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할 경우에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의 회
복이 어려울 것이라 가정하여 두려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Pantazis, 2000; Sko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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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field, 1981).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도시안전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수준에 대해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과 지역의 객관적인 생활안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3 사회안전지
수(Korea Security Index)’ 자료를 사용한다. ‘2023 사회안전지수’는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그리고 주거환경과 같은 4개의 영역에 대해 지
역의 객관적인 수준을 정량지표로 측정하였고, 지역주민 대상 온라인 조사를 통해 주민이 체
감하는 안전수준인 정성지표를 측정하였다. 정성지표는 각 시군구별로 성연령 인구구성비를 
고려하여 조사하였고, 표본수가 50표본 미만으로 표집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사지역에서 제
외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의 생활안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143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30,646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2023 사회안
전지수’에서의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그리고 주거환경과 같은 4개 영역 중에서 생활
안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안전 영역은 치안, 소방, 그리고 교통안전과 같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정량지표는 치안시설 수, 범죄발생 수, 
119안전센터 수, 화재발생 수, 시설 접근 취약인구 비율,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의 지표로 구
성되었다. 이들 지표값은 각 지역의 정부나 지자체 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정성지표는 야
간통행 안전체감도, 우범지역 체감도, 방범 CCTV 충분성, 화재대응 수준평가, 교통사고 불안
감 등으로 구성되었고, 지표값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값으로 측정하
였다.

2. 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로는 우선, 종속변수로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수준이다. 
이 변수는 ‘지금 살고 계신 시군구의 생활안전(범죄예방, 소방, 교통안전 등)의 점수를 매긴다
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나쁨’부터 ‘좋음’까지 1점부터 7점까지로 측정하
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을 나누었다.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로는 직
업 만족도와 지자체 복지정책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각각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
적 취약성을 가정한 유사변수(proxy variables)이다. 직업 만족도는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자영업자의 경우 지금 일에) 만족한다’와 같은 문항이고, 지자체 복지정책 만족도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만족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들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부터 7점까지로 측정하였다.
 지역수준의 독립변수로는 지역의 90분내 종합병원 이용가능률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
건의료통계』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사고, 혹은 범죄로 인한 신체피해가 발생할 경우
에 신속히 종합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인가에 대해 지역의 객관적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생활안전 관련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에 대해서는 이들 지표값에 대한 차이와 

각 지표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성
지표와 정량지표는 서로 평균과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표준화 점수
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도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수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과 
지역 수준에서의 객관적인 생활안전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계
적 선형 모형(Hiera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개인 수준에서
는 직업 만족도와 지자체 복지정책 만족도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수준에서는 90분내 종합병원 이용가능률과 생활안전 관련 정
성지표 대비 정량지표의 수준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통해 개인이 평가하는 생활안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통해 개인이 평가하는 생활안전에 대해 
개인수준에서와 지역수준에서의 영향을 비교해 보고, 도시 주민들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감
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이 연구의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2023 사회안전지수’에서 정성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43.9%이고, 여성은 56.1%로 여성 응답자가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에서는 20대 이하가 18.7%, 30대가 24.9%, 40대가 3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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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17.9%, 그리고 60대 이상은 5.8%로 40대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
울특별시가 23.5%, 경기도 20.0%, 부산광역시 8.8%, 인천광역시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455 43.9
여성 17,191 56.1

연령대

20대 이하 5,743 18.7
30대 7,628 24.9
40대 10,013 32.7
50대 5,481 17.9

60대 이상 1,781 5.8

지역

서울특별시 7,200 23.5
부산광역시 2,700 808
대구광역시 1,500 4.9
인천광역시 1,900 6.2
광주광역시 1,100 3.6
대전광역시 1,100 3.6
울산광역시 800 2.6

세종특별자치시 300 1.0
경기도 6,144 20.0
강원도 900 2.9

충청북도 600 2.0
충청남도 1,200 3.9
전라북도 900 2.9
전라남도 800 2.6
경상북도 1,500 4.9
경상남도 1,668 5.4

제주특별자치도 334 1.1
합계 30,646 100.0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에서 지역수준에서 살펴볼 생활안전 수준에 대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표준화 점수
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정성지표에서는 표준화 점수 –0.5 이하의 지역은 41개 지역
(28.7%)이었고, -0.5 초과에서 0.5 미만인 지역은 57개 지역(39.9%), 0.5 이상의 지역은 45개 
지역(31.5%)이었다. 정량지료에서 표준화 점수 –0.5 이하의 지역은 47개 지역(32.9%)이었고, 
-0.5 초과에서 0.5 미만인 지역은 52개 지역(36.4%), 0.5 이상의 지역은 44개 지역(30.8%)이
었다. 정성지표 대비 정량지표 수준은 정성지표에서 정량지표의 표준화 점수를 뺀 값으로 하
여 살펴보면, –0.5 이하의 지역, 즉 정성지표보다 정량지표의 수준이 높은 지역은 40개 지역
(28.0%)이었고,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0.5 
초과에서 0.5 미만인 지역은 55개 지역(38.5%), 그리고 정량지표에 비해 정성지표의 수준이 
높은 지역인 0.5 이상의 지역은 48개 지역(33.6%)이었다.

항목 빈도 비율
정성지표

(표준화 점수)

-0.5 이하 41 28.7
-0.5~0.5 미만 57 39.9

0.5 이상 45 31.5
정량지표

(표준화 점수)

-0.5 이하 47 32.9
-0.5~0.5 미만 52 36.4

0.5 이상 44 30.8
정성지표 대비 
정량지표 수준

-0.5 이하 40 28.0
-0.5~0.5 미만 55 38.5

0.5 이상 48 33.6
합계 143 100.0

<표 2>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

 정성지표와 정량지표 간의 상관계수는 .378(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고 있다. 정성지
표와 정량지표 수준의 정도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정성지표와 정
량지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역(-0.5~0.5 미만)은 대체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량지표에 비해 정성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0.5 이상)도 몇몇 권역에서 공간적으
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정성지수와 정량지수의 차이에 관한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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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생활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모형1에
서와 같이 통제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가 생활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 연
령, 직업 만족도, 지자체 복지정책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별은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인 경우에 생활안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
다. 연령, 직업 만족도, 지자체 복지정책 만족도는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지자체 복지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안전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 변수
모형1 모형2

추정값 표준오차 T값 추정값 표준오차 T값

통제
변수

성별(남성=0, 여성=1) -.039 .013 -3.132 ** -.034 .012 -2.767 **

연령 .026 .003 9.336 *** .026 .003 9.445 ***

개인
수준

직업 만족도 .076 .003 9.336 *** .074 .004 19.101 ***

지자체 복지정책 만족도 .369 .005 65.782 *** .350 .006 62.042 ***

지역
수준

90분내 종합병원 이용가능률 .004 .001 4.179 ***

정성지표 대비 정량지표 수준 .118 .018 6.477 ***

R2 .191 .200
AIC 96,472.1 91,010.7
BIC 96,522.4 91,127.3

<표 3> 거주지역의 생활안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2에서는 통제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에 지역수준의 변수를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통제변
수와 개인수준의 변수는 모형1에서와 같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수준의 변
수에 대해서는 90분내 종합병원 이용가능률과 정성지표 대비 정량지표 수준이 모두 생활안전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90분내 종합병원 이용가능률이 높은 지
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생활안전 만족도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그리고 생활안
전에 대한 정량지표에 비해 정성지표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생활안전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개인의 생활안전 만족도에 대해 개인수준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
서의 영향도 동시에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성지표 대비 정량지표 수준에 대해 
정량지표의 수준에 비해 정성지표가 높을수록 생활안전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은 반대로 정량
지표가 높은 지역임에도 정성지표가 낮은 지역에서는 생활안전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에서 객관적으로 안전한 지역임에도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조건과는 달
리 주관적으로 지역의 안전상태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이 생활안전 
만족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지역수준에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위험에 대한 두려움
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이 연구는 개인이 체감하는 생활안전의 수준이 거주하는 지역의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
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생활안전의 수준도 함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 수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사
회적 취약성과 지역 수준에서의 객관적인 생활안전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3 사회안전지수’ 자료 중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에서의 생
활안전 만족도에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생활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개인수준에서는 직업 만족도와 지자체 복지정책 만
족도가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직업 만족도와 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취약
성은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자체 복지정책과 같이 위험을 경험할 
때 사회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수준의 변수에 대해서는 90분내 종합병원 이용가능률과 정성지표 대비 정량지
표 수준이 모두 생활안전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90분내 종합병원 
이용가능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생활안전에 대한 정량지표에 비해 정성지표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생활안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결과에서 
개인의 생활안전 만족도에 대해 개인수준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수준에서의 영향도 동시
에 미치고 있었다. 특히 정성지표 대비 정량지표 수준에 대해 정량지표가 높은 지역임에도 정
성지표가 낮은 지역에서 생활안전 만족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준에서의 객관적인 
위험수준과 개인의 주관적인 위험수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에서 객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주관적으로 지역의 안전상태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 이러한 주관적 인식이 생활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수준에서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한 결과도 지역주민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지역 주민은 거주 지역에서의 범죄, 화재, 재난 등에 대한 위험수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들
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지역 주민은 위험에 대한 지나친 평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활안전에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이 지역 주민에
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등 지역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주민과 지방 정부, 그리고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통해 생활안전 관련 상호 간의 정보의 공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재난 관리에 의존한 기존의 방법보
다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사회적 복원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영희, 2014). 더 나아가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험 발생 이전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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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안전 인식부터 대응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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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포럼 토론문
나채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위기관리포럼 토론을 맡은 법제연구원 나채준 박사입니다. 먼저, 중대재해법과 도
시안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재난안전분야의 중요하
고도 다양한 논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에 토론을 맡게 되어 감사드리고, 세분 발제자님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
으로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종합토론이라 세 분 발제자 분들의 발제에서 공감했던 부분과 궁굼했
던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안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박현수센터장님의 발제 잘 들
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수치로만 보면 도시거주 인구비율이 92%에 이
르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피해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에서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제가 법학자이다보니 통계적인 수치나 
연구방법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발제문 <표-1>이 나오
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부분에서 도
시안전을 위한 주민과 지방 정부, 그리고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들의 거버넌스를 구
성이 필요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생활안전 관련 상호 간의 정보의 공유, 의사결정 과
정에 참여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방향성만 제기하셔서 이에 대
한 센터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말씀하신 최호진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응하는 곳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이 중요하고, 초동단계에서
의 대응에 따라 그 피해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담당인력의 확보
와 단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
박사님의 발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사님 발제와 관련하여 21면에서 24면
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안전관련 담당자의 인력이 나오는데, 궁금한 것은 실제 재난안
전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강화
를 위한 방안을 결론부분에서 제시해주셨는데 인력확대와 교육훈련의 강화 등 nfl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방향성 이외에 뭔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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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같은데 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발제하신 정교수님의 발제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대재해법은 많은 논란과 법적 쟁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지금
도 그 실효성과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수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형법적 측면에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많고,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방안으로 재해예방에 실효성이 없거나 순기
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
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으나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자체가 제1조 목적 조항1)에서 보듯
이 처벌 규정을 함어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서 처벌만
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볼 수도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
로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재해방지에 대한 경각심과 법적 의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정교수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영역 모두에 있어 태
생적으로 안전보건관계법과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몇가
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으
나 법이 제정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
야할 것 같고, 어렵게 만든 법률이라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확
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
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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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보경 위기관리학박사(전자신문) 

세월호 참사 10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참사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데 대한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중대재해처벌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불과 2년이 채 안되어 중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거론될 만한 참사도 여럿 발생했다. 그 첫
번째가 정자교 붕괴 사건이다. 지난해 4월5일 벌어진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 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남성은 크게 다쳤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된 후 처음으로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사건
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22명이 입건돼 조사받았지
만 아직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중대시민재해 적용 목소리가 높은 사고들이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는 참사가 발생한 장소, 즉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서울신문, 2023).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는 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하는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등으로 나열하고 있어, 골목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설이든 위험한 원료이든 
안전 조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 
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결국 나열된 장소에 들어
가지 않아 적용조차 되지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이 임시제방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는 사
실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도다(SBS, 2024). 

법은 제정됐지만, 법의 집행에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 등과 충돌하면서 적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지자체 역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법은 시행됐지만 명확하지 않아 이제서야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끊이지 않은 참사. 이 앞에서 처벌의 수위를 약하게 하자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억
울함, 답답함, 슬픔과 분노와 함께 누구나 이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

토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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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행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데에는 앞서 언급한 문제와 함께 원인에 대해

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형 사고는 대부분 하나의 결함이 아니라 여러 결함과 원인이 중
첩되어 나타난다. 책임이 명확하거나, 부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이태원참사가 장소의 문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해석들이 나왔지만, 교
통 시설에서 인파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명확하게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인파사
고라고 하면 늘 언급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설치 과정에서는 KDI의 수요 예측과 재정 투자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시설 구축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도, 운영 주체의 책임을 묻기에도 어
떤 기준으로 인파의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애매하다. 출입을 통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다행인 것은 최근 노후 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나 제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자교 붕괴 이후 기초지자체에서도 노후시설물 점검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한다. 
중앙정부는 도로·철도 등 48만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면 일벌백계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각심을 가
지고 안전 조치를 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이나 문화는 일벌백계하지 않는다. 우리
의 시스템은 일벌백계가 아니라 일벌일계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이를 일벌백계 문화로 바꾸
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한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 우리 주변 곳곳에 사고가 도사리고 있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안전에 대한 경각
심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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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1133차차  국국가가위위기기관관리리포포럼럼  토토론론문문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김영배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1 재재난난안안전전관관리리  인인력력의의  전전문문성성  강강화화방방안안,,  최최호호진진  박박사사  ((한한국국행행정정연연구구원원))

○○  공공무무원원의의  경경우우,,  지지식식  및및  기기술술,,  경경험험  등등의의  요요소소뿐뿐만만  아아니니라라  소소명명의의식식  또또는는  윤윤리리규규범범

의의  준준수수  등등이이  전전문문성성의의  중중요요한한  구구성성요요소소

 § 제도적 요인 : 순환근무와 같은 채용・배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근무평정・성과보

상과 같은 성과관리제도 등을 포함

 § 조직적 요인 : 리더십·조직문화·직무 특성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

무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요인

 § 개인적 요인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기질적 요소로서 적극성, 공

공봉사동기와 같은 개인의 태도·의지에 관한 요인을 포함

○○  전전문문직직  공공무무원원제제도도  ((중중앙앙부부처처  ++  지지방방자자치치단단체체))  22001177년년도도부부터터  시시범범운운영영  실실시시

 § 목적 :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근무

 § 광역지자체 인사관리･제도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재안전직렬 제도 / 전문직 공무원 제도 / 전문

직위 제도를 도입하였음(최호진·김경우, 2020: 60)

 § 현장 문제점 : 그러나 현장면접 결과는 전문직 공무원이나, 전문직위 공무원은 거의 

없었으며,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만 소규모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ØØ  토토론론  ::  22001177년년도도부부터터  시시범범운운영영  실실시시  중중인인  전전문문직직  공공무무원원제제도도가가  아아직직도도  보보편편적적으으로로  

확확대대  운운영영되되지지  않않고고  있있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인인가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분석

 § 기초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규모가 최소 13명에서 최대 90명으로 편차가 매

우 큰 편이며, 지교통이나 건설 등의 업무를 재난안전부서에 포함시켜 두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인력규모만으로는 기초 지자체 유형에 따른 특성 차이를 구분하기 힘듦.

 § 재난안전 교육훈련 : 교육훈련 제도 : 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안전대비훈련

○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분석 

○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현장인터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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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재난난안안전전관관리리  인인력력  전전문문성성의의  중중요요성성  

출출처처  ::  최최호호진진  박박사사  ((한한국국행행정정연연구구원원))

○ 재재난난안안전전관관리리  인인력력  전전문문성성의의  저저해해요요인인

출출처처  ::  최최호호진진  박박사사  ((한한국국행행정정연연구구원원))

Ø 토론 : 재난 예방보다는 처벌에 치중하는 제도적 요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보

다도 책임자 색출 및 처벌에 집중하는 한국 사회적 풍토로 담당 부서 기피현상 초래.  

- 3 -

○○  전전문문성성  강강화화를를  위위한한  개개선선방방안안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석(AHP 조사 결과)

 § 중요도는 실현가능성(0.403), 효과성(0.343), 시급성(0.254) 순으로 조사됨

출출처처  ::  최최호호진진  박박사사  ((한한국국행행정정연연구구원원))

ØØ  토토론론  ::  본본  연연구구  결결과과가가  제제안안하하는는  55가가지지  전전문문성성  강강화화  방방안안들들로로  리더십·조직문화·직

무 특성 등과 같은 조조직직적적  요요인인을을  해해결결할할  수수  있있는는가가??  조조직직적적  요요인인을을  하하위위요요인인으으로로  보보

고고  있있으으나나  이이것것이이  가가장장  근근원원적적인인  문문제제점점을을  내내포포하하고고  있있는는  요요인인일일  수수  있있음음..  

ØØ  토토론론  ::  본본  연연구구의의  전전문문성성  강강화화  방방안안  11순순위위로로  재재난난안안전전분분야야  전전문문직직  공공무무원원  확확대대를를  제제

안안하하고고  있있는는데데  좀좀더더  구구체체적적인인  확확대대  방방안안  모모색색이이  필필요요함함..

2 영영국국의의  중중대대시시민민재재해해  관관련련  법법률률  

○ 2023년 7월 15일 기후변화가 초래한 극단적인 날씨와 대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는 계기됨. 

○ 한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영국의 법률을 참고로 중대재해

처벌법(SAPA)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

토론3토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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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8817&efYd=20220127#AJAX

○○  영영국국의의  중중대대재재해해  관관련련  법법률률::  중중대대사사고고위위험험관관리리규규정정  CCOOMMAAHH  22001155

 §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s Regulations 2015 (COMAH 2015)는 영국 내에서 

중대재해의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임.(132쪽 분량)

 § 이 법률은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

 § 목적: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의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함

 § 적용 범위: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됨

 § 위험 평가 및 예방 규제: : COMAH 2015는 위험한 물질의 취급, 저장 및 운송 과정

에서의 안전 관리 및 위험 평가 절차를 포함하는 등 시설 운영자가 위험 평가를 실시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안전 지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

 § 비상 대응 계획: 주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함.

 § 출처 : 영국 정부 https://www.hse.gov.uk/pubns/priced/l111.pdf

○○  영영국국의의  중중대대시시민민재재해해  관관련련  법법률률::  민민간간비비상상사사태태법법  CCiivviill  CCoonnttiinnggeenncciieess  AAcctt  22000044

 §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틀을 제공 (54쪽 분량)

 §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영국의 주요 재난 관련 법률로, 비상 상황에 대한 광

범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비상 상태의 선포, 관리 방법 및 필요한 권한에 

대해 정의

 § 법률의 범위 : 이 법은 자연재해, 테러 공격, 대규모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비상 

상황을 포괄함

 § 비상 대응 역할 및 책임 : 법적 틀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

확히 하며, 기존의 교리에 의존함

 § 임시 입법의 생성 : 비상 권한을 통해 심각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입

법을 생성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입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님

§ 출처 : https://ifrc.org/

   https://disasterlaw.ifrc.org/media/3029?language_content_entity=en

○○  영영국국  지지방방정정부부  민민간간비비상상사사태태  가가이이드드  AA  ccoouunncciilllloorr’’ss  gguuiiddee  ttoo  cciivviill  eemmeerrggeenncciieess  

 § 영국 지방정부가 민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민간 비상사태 가이드'는 비상사태의 종류에 관계없

이 준비, 대응, 복구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동일함을 강조함 (2018 개정, 28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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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사태 대비 원칙: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기본 원칙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설명

 § 비상사태 관리 프레임워크: 비상사태 대응 및 복구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프레임

워크와 세 가지 관리 수준 및 그들 간의 관계를 개관

 § 가이드 내용: 가이드에는 지침, 부록, 서문, 소개 등이 포함됨

 § 최고 경영자를 위한 준비 가이드: 지방 당국은 민간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고 경영

자를 위한 우수 사례 가이드를 참조해야 함

 § 출처 : 지방정부 협의회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20-%2010.26%20A%20c

ouncillor%27s%20guide%20to%20civil%20emergencies_05.1.pdf

○○  중중대대재재해해처처벌벌법법의의  법법리리적적  문문제제점점과과  개개선선방방안안::  중중대대시시민민재재해해를를  중중심심으으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고, 게다가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예방의 실효성이 목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 즉, 재해예방에 실
효성이 없거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방적 자세를 
가질 필요 
 § 안전법원리에 부합하고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체계 및 내용에 있어 큰 문
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ØØ  토토론론  ::  한한국국은은  세세월월호호  참참사사  이이후후  영영국국의의  법법률률을을  참참고고로로  중중대대재재해해처처벌벌법법((SSAAPPAA))을을  제제

정정한한  것것이이  사사실실인인가가??  

  §§  영영국국의의  중중대대재재해해  관관련련  특특별별법법::  CCOOMMAAHH  22001155  ((113322쪽쪽)),,  중중대대시시민민재재해해  관관련련  법법률률  CCiivviill  

CCoonnttiinnggeenncciieess  AAcctt  22000044((5544쪽쪽)),,  지지방방정정부부  시시민민비비상상사사태태  가가이이드드  AA  ccoouunncciilllloorr’’ss  gguuiiddee  ttoo  

cciivviill  eemmeerrggeenncciieess((2288쪽쪽))  등등은은  내내용용이이  구구체체적적이이고고  방방대대한한  반반면면  한한국국의의  중중대대재재해해처처벌벌법법은은  

목목차차  포포함함하하여여  55쪽쪽에에  불불과과함함..

  §§  한한국국  학학계계는는  영영국국  및및  선선도도  국국가가들들의의  관관련련  법법률률을을  참참고고하하여여  한한국국  실실정정에에  맞맞도도록록  중중

대대재재해해처처벌벌법법을을  수수정정  보보완완한한  개개정정안안을을  학학술술적적으으로로라라도도  마마련련하하는는  노노력력  필필요요..  정정부부  재재정정

지지원원이이  없없다다면면  시시민민  펀펀드드를를  조조성성해해서서라라도도  추추진진하하는는  것것을을  고고려려  필필요요..

3 영영국국  22000044년년  민민간간  비비상상사사태태법법::  간간략략한한  안안내내서서((개개정정))  --  참참고고

○○    UUKK  CCiivviill  CCoonnttiinnggeenncciieess  AAcctt  22000044::  aa  sshhoorrtt  gguuiiddee  ((rreevviisseedd))  의의  단단순순  번번역역본본임임

  §§  출출처처::  영영국국  민민간간  비비상상  사사무무국국

      hhttttppss::////wwwwww..mmeerrsseeyyssiiddeepprreeppaarreedd..oorrgg..uukk//mmeeddiiaa//11005533//1155mmaayysshhoorrttgguuiiddee..ppddff

토론3토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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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경경

22000000년년  가가을을··겨겨울울  연연료료대대란란과과  극극심심한한  홍홍수수,,  22000011년년  구구제제역역  발발생생  이이후후  부부총총리리는는  비비상상

계계획획을을  ​​​​재재검검토토한한다다고고  발발표표했했다다..  검검토토에에는는  기기존존  법법률률이이  더더  이이상상  현현대대  시시민민  보보호호  노노력력을을  

위위한한  적적절절한한  틀틀을을  제제공공하하지지  않않으으며며  새새로로운운  법법률률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는는  정정부부의의  결결론론을을  강강화화하하는는  

공공개개  협협의의  활활동동이이  포포함함되되었었다다..

22000033년년  66월월부부터터  99월월까까지지  법법안안  초초안안에에  대대한한  공공개개  협협의의와와  합합동동  의의회회  위위원원회회의의  사사전전  입입

법법  조조사사를를  거거쳐쳐  민민사사  비비상상  법법안안은은  22000044년년  11월월  77일일  의의회회에에  제제출출되되었었다다..  개개방방적적이이고고  포포

괄괄적적인인  정정책책  결결정정  과과정정을을  거거쳐쳐  이이  법법안안은은  22000044년년  1111월월  1188일일에에  국국왕왕의의  재재가가를를  받받았았으으

며며  이이후후  22000044년년  민민간간  비비상상사사태태법법((이이하하  ""법법""))으으로로  알알려려지지게게  되되었었다다..

이이  안안내내서서는는  이이  법법의의  주주요요  조조항항에에  대대한한  간간략략한한  개개요요를를  제제공공한한다다..

○○  법법안안  개개요요

이이  법법과과  그그에에  수수반반되되는는  규규정정  및및  비비입입법법적적  조조치치는는  2211세세기기의의  과과제제를를  해해결결할할  수수  있있는는  영영

국국의의  시시민민  보보호호를를  위위한한  단단일일  프프레레임임워워크크를를  제제공공한한다다..

이이  법법은은  두두  가가지지  실실질질적적인인  부부분분으으로로  구구분분된된다다..

•• 11부부::  시시민민  보보호호를를  위위한한  지지역역적적  조조치치에에  중중점점을을  두두고고  지지역역  대대응응자자의의  역역할할과과  책책임임

에에  대대한한  법법적적  틀틀을을  확확립립한한다다..

•• 22부부::  비비상상  권권한한에에  중중점점을을  두두고고  가가장장  심심각각한한  비비상상  사사태태의의  영영향향을을  처처리리하하는는  데데  필필

요요할할  수수  있있는는  특특별별  입입법법  조조치치를를  사사용용하하기기  위위한한  현현대대적적인인  틀틀을을  확확립립한한다다..

기기존존  법법률률을을  현현대대화화하하는는  핵핵심심은은  ""긴긴급급  상상황황""을을  구구성성하하는는  정정의의를를  업업데데이이트트하하는는  것것이이다다..

○○  비비상상사사태태의의  정정의의

지지역역  차차원원의의  시시민민  보보호호  활활동동은은  이이전전에에  11994488년년  민민방방위위법법에에  따따라라  이이루루어어졌졌다다..  이이  법법안안

은은  현현지지  대대응응자자가가  외외세세의의  ""적적대대적적  공공격격""  측측면면에에서서  대대비비해해야야  하하는는  사사건건을을  정정의의했했다다..  냉냉

전전이이  종종식식되되면면서서  이이러러한한  위위협협은은  사사라라지지고고  국국지지적적  홍홍수수,,  대대형형  교교통통사사고고  등등  비비상상사사태태에에  

대대비비하하는는  데데  지지역역적적  노노력력이이  집집중중되되었었다다..  비비상상  권권한한  법법안안은은  아아직직  오오래래되되었었다다..  비비상상  권권한한

법법  11992200은은  지지역역  사사회회에에서서  생생활활필필수수품품을을  박박탈탈하하는는  특특정정  서서비비스스  및및  자자원원에에  대대한한  간간섭섭이이

라라는는  측측면면에에서서  비비상상사사태태를를  정정의의한한다다..  11992200년년  이이후후  많많은은  변변화화가가  있있었었다다..  11992200년년  법법의의  

서서비비스스  및및  자자원원  목목록록은은  최최신신이이  아아니니며며  필필수수  서서비비스스  및및  자자원원에에  대대한한  11992200년년  법법의의  초초점점

은은  영영국국이이  현현재재  직직면면하하고고  있있는는  종종류류의의  긴긴급급  상상황황을을  반반영영하하지지  못못했했다다((예예를를  들들어어,,  11992200

년년  법법은은  테테러러  위위협협이이나나  환환경경에에  대대한한  위위협협을을  명명확확하하게게  다다루루지지  않않는는다다))..

법법률률을을  현현대대화화하하는는  과과정정에에서서  2211세세기기에에  우우리리가가  직직면면한한  위위험험에에  초초점점을을  맞맞춘춘  새새로로운운  

업업데데이이트트된된  비비상상사사태태  정정의의를를  도도입입할할  필필요요가가  있있었었다다..  이이  법법에에서서  긴긴급급  상상황황의의  정정의의

는는  긴긴급급  상상황황의의  결결과과에에  초초점점을을  맞맞추추고고  있있다다..  긴긴급급  상상황황을을  다다음음과과  같같이이  정정의의한한다다..

•• 인인간간  복복지지에에  심심각각한한  피피해해를를  초초래래할할  수수  있있는는  사사건건이이나나  상상황황,,

•• 환환경경에에  심심각각한한  피피해해를를  줄줄  수수  있있는는  사사건건이이나나  상상황황,,  또또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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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보보에에  심심각각한한  피피해해를를  줄줄  수수  있있는는  전전쟁쟁이이나나  테테러러..

법법  제제11부부의의  정정의의는는  현현지지  대대응응자자가가  시시민민  보보호호  의의무무를를  수수행행할할  때때  대대비비해해야야  하하는는  가가

능능한한  사사고고의의  범범위위를를  명명시시한한다다..  22부부에에서서는는  적적절절한한  안안전전  조조치치가가  충충족족될될  경경우우  비비상상  

전전원원을을  사사용용할할  수수  있있는는  상상황황을을  설설명명한한다다..

이이는는  ""긴긴급급  상상황황""의의  정정의의가가  두두  부부분분에에서서  동동일일하하다다는는  의의미미는는  아아니니다다..  11부부에에서서  해해당당  

위위협협은은  영영국국  내내  ''장장소소''의의  인인간간  복복지지  또또는는  환환경경에에  심심각각한한  피피해해를를  끼끼칠칠  위위협협을을  제제기기

해해야야  한한다다..  이이는는  11부부가가  지지역역적적  비비상상사사태태에에  대대한한  현현지지  대대응응자자의의  준준비비를를  다다루루도도록록  

설설계계되되었었다다는는  사사실실을을  반반영영한한다다..  22부부에에서서  해해당당  위위협협은은  영영국국  지지역역  중중  하하나나  또또는는  영영

국국의의  다다른른  구구성성  지지역역((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웨웨일일스스  또또는는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  중중  하하나나의의  인인간간  복복지지  

또또는는  환환경경에에  심심각각한한  피피해해를를  입입힐힐  위위협협을을  제제기기해해야야  한한다다..  이이렇렇게게  높높은은  임임계계값값은은  22

부부가가  더더  넓넓은은  지지역역에에  영영향향을을  미미치치는는  매매우우  심심각각한한  비비상상  상상황황에에  사사용용하하도도록록  설설계계되되

었었다다는는  사사실실을을  반반영영한한다다..

○○  11부부::  시시민민  보보호호를를  위위한한  지지역역적적  조조치치

이이  법법  제제11부부의의  목목적적은은  지지역역  차차원원에에서서  시시민민  보보호호를를  위위한한  새새로로운운  법법적적  체체계계를를  확확립립

하하는는  것것이이다다..  현현지지  대대응응자자는는  영영국국의의  회회복복력력을을  구구축축하하는는  요요소소이이며며,,  이이  법법은은  다다음음을을  

통통해해  기기존존  조조치치를를  강강화화할할  것것이이다다..

•• 현현지지  대대응응자자의의  역역할할과과  책책임임을을  명명확확하하게게  설설정정한한다다..

•• 지지역역  시시민민  보보호호  활활동동에에  더더  큰큰  구구조조와와  일일관관성성을을  부부여여한한다다..  그그리리고고

•• 지지역역  차차원원의의  성성과과관관리리를를  위위한한  건건전전한한  기기반반을을  구구축축한한다다..

이이  법법은은  시시민민  보보호호  업업무무에에  참참여여하하는는  정정도도에에  따따라라  지지역역  대대응응자자를를  두두  가가지지  범범주주로로  나나누누

고고  각각각각에에  비비례례적적인인  임임무무를를  부부여여한한다다..

카카테테고고리리  11  대대응응자자는는  비비상상  대대응응의의  핵핵심심에에  있있는는  조조직직입입니니다다((예예::  비비상상  서서비비스스,,  지지

역역  당당국국))..  카카테테고고리리  11  대대응응자자는는  모모든든  민민사사  보보호호  의의무무를를  이이행행해해야야  한한다다..  그그들들은은  

다다음음을을  수수행행해해야야  한한다다::

•• 긴긴급급  상상황황  발발생생  위위험험을을  평평가가하하고고  이이를를  사사용용하하여여  비비상상  계계획획  수수립립..

•• 비비상상  계계획획  수수립립..

•• 비비즈즈니니스스  연연속속성성  관관리리  조조치치  마마련련..

•• 시시민민  보보호호  문문제제에에  관관한한  정정보보를를  대대중중에에게게  공공개개하하고고  비비상상  상상황황  발발생생  시시  대대중중

에에게게  경경고고,,  정정보보  제제공공  및및  조조언언을을  제제공공하하기기  위위한한  조조치치를를  취취함함..

•• 조조정정을을  강강화화하하기기  위위해해  다다른른  지지역역  응응답답자자와와  정정보보  공공유유..

•• 조조정정  및및  효효율율성성을을  향향상상하하기기  위위해해  다다른른  지지역역  응응답답자자와와  협협력력..  

•• 비비즈즈니니스스  연연속속성성  관관리리에에  관관해해  기기업업  및및  자자원원  봉봉사사  단단체체에에  조조언언과과  지지원원을을  제제공공((지지

방방  당당국국만만  해해당당))..

토론3토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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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  법법의의  비비상상사사태태  정정의의는는  카카테테고고리리11  대대응응자자가가  준준비비해해야야  하하는는  사사건건이이나나  상상황황의의  종종류류를를  

정정의의한한다다..  이이  법법의의  섹섹션션22는는  긴긴급급  상상황황을을  구구성성하하고고  법법  11부부의의  의의무무를를  실실행행하하기기  위위해해  충충

족족해해야야  하하는는  사사건건이이나나  상상황황에에  대대한한  기기준준을을  추추가가로로  설설정정한한다다..  이이는는  법법에에  따따른른  카카테테고고리리

11  대대응응자자의의  의의무무가가  정정상상적적인인  운운영영  범범위위를를  넘넘어어서서  자자산산을을  사사용용해해야야  하하고고  특특별별한한  배배치치

가가  필필요요한한  사사건건이이나나  상상황황에에만만  적적용용된된다다는는  것것을을  규규정정한한다다..

범범주주22  조조직직((예예::  보보건건  및및  안안전전  관관리리,,  운운송송  및및  유유틸틸리리티티  회회사사))은은  작작업업  계계획획의의  중중심심에에는는  

관관여여할할  가가능능성성이이  적적지지만만  해해당당  부부문문에에  영영향향을을  미미치치는는  사사고고에에는는  크크게게  관관여여하하는는  ""협협력력  

기기관관""이이다다..  카카테테고고리리22  대대응응자자는는  다다른른  카카테테고고리리11  및및  22  대대응응자자와와  관관련련  정정보보를를  협협력력하하고고  

공공유유하하는는  등등의의  임임무무가가  있있다다..

실실제제적적인인  의의미미에에서서  이이것것이이  무무엇엇을을  의의미미하하는는지지에에  대대한한  자자세세한한  내내용용은은  비비상상계계획획  규규정정  

22000055  및및  법법정정  지지침침  비비상상  대대비비에에  명명시시되되어어  있있다다..hhttttpp::////wwwwww..uukkrreessiilliieennccee..iinnffoo//ccccaacctt..

범범주주11,,  22명명의의  대대응응자자도도  참참석석해해야야  한한다다..  지지역역  수수준준에에서서  대대응응자자들들  사사이이의의  조조정정과과  협협력력

을을  도도울울  ''지지역역  탄탄력력성성  포포럼럼''((런런던던  외외부부의의  경경찰찰력력  지지역역을을  기기반반))을을  함함께께  구구성성한한다다..

범범주주  11  및및  22  대대응응자자의의  전전체체  목목록록은은  부부록록  AA에에서서  확확인인할할  수수  있있다다..  이이  법법에에  따따라라  장장

관관은은  유유연연성성을을  보보장장하하고고  향향후후  개개발발을을  고고려려하하기기  위위해해  두두  범범주주의의  대대응응자자  구구성성원원을을  

변변경경할할  수수  있있다다..

법법  제제11부부의의  대대부부분분의의  의의무무는는  22000055년년  1111월월  1144일일에에  완완전전히히  발발효효되되었었며며,,  사사업업  연연속속성성  

조조언언을을  제제공공하하는는  지지방방  당당국국의의  의의무무는는  22000066년년  55월월  1155일일에에  시시행행되되었었다다..

○○  22부부::  비비상상  전전력력

영영국국의의  비비상상권권한한은은  가가장장  심심각각한한  비비상상사사태태에에  대대처처하하기기  위위해해  특특별별  임임시시법법  제제정정을을  허허용용한한

다다..  이이는는  계계엄엄령령을을  선선동동하하거거나나,,  의의회회를를  약약화화시시키키거거나나,,  정정당당  또또는는  이이와와  유유사사한한  모모든든  것것

을을  금금지지하하는는  수수단단이이  아아니니다다..  주주목목해해야야  할할  중중요요한한  점점은은  비비상상  권권한한  법법안안은은  긴긴급급  대대응응이이  

필필요요한한  가가장장  심심각각한한  비비상상  상상황황만만을을  처처리리하하기기  위위한한  메메커커니니즘즘이이자자  최최후후의의  수수단단이이라라는는  점점

이이다다..  이이전전의의  비비상상  권권한한  법법안안((비비상상  권권한한법법  11992200))은은  8844년년의의  역역사사  동동안안  1122번번  사사용용되되었었

으으며며  마마지지막막은은  11997744년년이이었었다다..  그그  이이후후  몇몇  년년  동동안안  상상당당한한  양양의의  부부문문별별  비비상상  법법안안이이  

도도입입되되어어  부부분분적적으으로로는는  비비상상  권권한한  법법안안이이  부부적적절절하하다다는는  인인식식  때때문문에에  비비상상  권권한한에에  의의지지

해해야야  한한다다..

그그럼럼에에도도  불불구구하하고고,,  비비상상  상상황황의의  해해결결을을  가가능능하하게게  하하는는  가가장장  효효과과적적인인  방방법법인인  새새로로운운  

임임시시  법법적적  조조항항을을  신신속속하하게게  만만들들  수수  있있는는  잠잠재재  능능력력이이  여여전전히히  필필요요하하다다..  정정부부는는  기기존존  

법법률률이이  불불충충분분한한  모모든든  형형태태의의  파파괴괴적적인인  문문제제를를  해해결결하하기기  위위해해  배배포포할할  수수  있있는는  도도구구가가  

필필요요하하다다..

이이  법법은은  기기존존  법법률률((비비상상  권권한한법법  11992200  및및  이이에에  상상응응하하는는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  비비상상  권권한한법법((북북아아

일일랜랜드드))  11992266))을을  폐폐지지하하고고,,  이이  법법의의  비비상상  권권한한  조조항항은은  영영국국  전전체체에에  적적용용된된다다..  그그것것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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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새로로운운  것것을을  제제시시한한다다..

우우리리가가  살살고고  있있는는  시시대대에에  적적합합한한  비비상상사사태태를를  구구성성하하는는  요요소소에에  대대한한  정정의의와와  테테러러  공공격격,,  

생생화화학학  테테러러  공공격격에에  따따른른  토토지지  오오염염,,  통통신신  시시스스템템  손손실실  등등  11992200년년에에는는  그그다다지지  관관련련성성

이이  없없었었던던  새새로로운운  위위험험과과  위위협협을을  포포함함한한다다..  

11992200년년  법법과과  마마찬찬가가지지로로  이이  법법은은  정정의의에에  맞맞는는  심심각각한한  긴긴급급  상상황황을을  처처리리하하기기  위위한한  임임

시시  특특별별법법  제제정정을을  허허용용한한다다..  여여왕왕은은  국국가가  원원수수로로서서  규규정정  자자체체를를  정정하하는는  의의회회  명명령령의의  

일일부부로로  비비상상  권권한한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는는  점점을을  공공식식적적으으로로  밝밝힐힐  것것이이다다..  어어떤떤  이이유유로로든든  여여왕왕이이  

조조치치를를  취취할할  수수  없없는는  경경우우  비비상상  권권한한이이  필필요요할할  가가능능성성을을  다다루루기기  위위해해  처처음음으으로로  대대체체  

옵옵션션이이  포포함함되되었었다다..  따따라라서서  이이  법법은은  여여왕왕  폐폐하하가가  그그렇렇게게  할할  수수  없없는는  경경우우에에  고고위위  장장관관

이이나나  총총리리가가  규규정정을을  만만들들  수수  있있도도록록  허허용용한한다다..

이이  법법은은  주주로로  비비상상  전전력력이이  오오용용되되지지  않않도도록록  하하고고  보보다다  목목표표적적이이고고  균균형형잡잡힌힌  방방식식으으로로  

사사용용될될  수수  있있도도록록  고고안안된된  다다양양한한  기기타타  새새로로운운  기기능능을을  도도입입한한다다..  이이들들  중중  중중심심  부부분분은은  

다다음음과과  같같은은  경경우우에에만만  비비상상  전전원원을을  사사용용할할  수수  있있도도록록  보보장장하하는는  ""삼삼중중  잠잠금금  장장치치""이이다다..

•• 인인간간의의  복복지지,,  환환경경  또또는는  보보안안에에  심심각각한한  손손상상을을  위위협협하하는는  비비상상사사태태가가  발발생생했했거거나나  

발발생생  중중이이거거나나  발발생생하하려려고고  한한다다..

•• 기기존존  권권한한이이  부부족족하하고고  긴긴급급  조조치치가가  필필요요하하기기  때때문문에에  일일반반적적인인  방방법법으으로로  법법안안을을  

제제출출할할  수수  없없으으므므로로  긴긴급급상상황황을을  해해결결하하기기  위위해해  긴긴급급하하게게  규규정정을을  마마련련해해야야  한한다다..

•• 비비상상  규규정정은은  그그것것이이  지지시시하하는는  비비상상의의  측측면면이이나나  효효과과에에  비비례례해해야야  한한다다..

추추가가  비비상상  규규정정::

•• 파파업업이이나나  기기타타  쟁쟁의의  행행위위  참참여여  또또는는  이이와와  관관련련된된  활활동동을을  금금지지하하거거나나  금금지지할할  수수  

없없다다..

•• 어어떠떠한한  형형태태의의  군군사사  징징집집도도  실실시시할할  수수  없없다다..

•• 형형사사  절절차차의의  어어떤떤  측측면면도도  변변경경할할  수수  없없다다..

•• 규규정정  자자체체를를  위위반반하하는는  것것  외외에에는는  새새로로운운  범범죄죄를를  일일으으킬킬  수수  없없다다..

•• 인인권권법법  및및  EEUU  법법률률과과  호호환환되되어어야야  한한다다..  그그리리고고

•• 법법원원에에서서  이이의의를를  제제기기할할  수수  있있다다..

처처음음으으로로  지지역역  및및//또또는는  위위임임된된  행행정정  기기반반으으로로  비비상상  권권한한을을  사사용용하하는는  것것이이  가가능능해해졌졌다다..  

이이를를  통통해해  특특별별  임임시시법법은은  비비상상사사태태의의  영영향향을을  받받는는  영영국국  지지역역에에만만  적적용용되되고고  다다른른  지지역역

은은  영영향향을을  받받지지  않않게게  된된다다..

이이  법법은은  또또한한  ''지지역역  지지정정  코코디디네네이이터터''((이이양양된된  행행정정부부의의  경경우우  ""긴긴급급  코코디디네네이이터터""))의의  임임명명

을을  요요구구한한다다..  비비상상  권권한한이이  사사용용되되는는  경경우우  해해당당  권권한한은은  지지역역  또또는는  위위임임된된  행행정정부부  수수준준

에에서서  대대응응  노노력력을을  조조정정하하는는  중중심심점점  역역할할을을  한한다다..

기기존존  법법안안과과  마마찬찬가가지지로로  긴긴급급  규규정정도도  제제정정  후후  가가능능한한  한한  빨빨리리  의의회회에에  제제출출하하여여  승승인인을을  

토론3토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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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받아아야야  한한다다..  의의회회는는  규규정정을을  개개정정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제제정정  후후  77일일  이이내내에에  이이를를  승승인인해해야야  한한

다다..  의의회회의의  승승인인이이  이이루루어어지지지지  않않으으면면  규규정정은은  효효력력을을  상상실실한한다다..  비비상상  규규정정  작작성성자자는는  비비

상상  규규정정을을  면면밀밀히히  조조사사하하는는  의의회회의의  능능력력과과  이이의의를를  제제기기할할  수수  있있는는  법법원원의의  능능력력을을  보보호호

하하고고  복복원원할할  의의무무가가  있있다다..  정정부부는는  비비상상  권권한한이이  사사용용된된  후후  11년년  이이내내에에  조조사사를를  수수행행하하도도

록록  고고위위  추추밀밀원원에에게게  요요청청하하겠겠다다고고  약약속속했했다다..  보보고고서서는는  양양  의의회회에에서서  발발표표되되고고  논논의의될될  

예예정정이이다다..  이이  법법  제제22부부는는  22000044년년  1122월월  1100일일에에  발발효효되되었었다다..

○○  상상전전

이이  법법은은  영영국국  전전체체에에  적적용용되되며며  다다양양한한  양양도도  합합의의를를  반반영영한한다다..

11  부부

시시민민  보보호호는는  주주로로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에에  위위임임되되어어  있있다다..  그그러러나나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의의회회는는  법법  제제11부부를를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까까지지  확확대대하하는는  데데  동동의의했했다다..  이이에에  비비추추어어  볼볼  때때,,  법법  제제11부부에에  따따라라  장장관관에에게게  

부부여여된된  권권한한((규규정정  및및  지지침침  제제정정  권권한한  등등))은은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의의  위위임임된된  문문제제와와  관관련련하하여여  스스

코코틀틀랜랜드드  장장관관이이  행행사사할할  수수  있있다다..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장장관관과과  영영국국  장장관관은은  11부부에에  따따라라  입입법법  권권

한한을을  행행사사할할  때때  서서로로  협협의의해해야야  한한다다..

웨웨일일즈즈에에서서는는  영영국국  장장관관들들이이  웨웨일일즈즈의의  대대응응자자들들과과  관관련련된된  법법안안을을  만만들들고고  지지침침을을  발발표표

할할  것것이이다다..  그그러러나나  이이  법법은은  영영국국  장장관관들들이이  위위임임된된  권권한한에에  속속하하는는  웨웨일일즈즈의의  대대응응자자와와  

관관련련하하여여  조조치치를를  취취하하기기  전전에에  의의회회의의  동동의의를를  얻얻도도록록  요요구구한한다다..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에에서서는는  지지방방  수수준준의의  다다양양한한  행행정정  조조치치로로  인인해해  11부부를를  영영국국의의  나나머머지지  지지역역과과  

동동일일한한  방방식식으으로로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에에  적적용용하하는는  것것이이  불불가가능능하하다다..  이이는는  위위임임되되지지  않않은은  기기능능을을  

수수행행하하는는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의의  특특정정  기기관관((예예::  해해양양  및및  해해안안경경비비대대,,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  경경찰찰청청))에에  적적용용

된된다다..  또또한한,,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  행행정정부부는는  이이전전된된  권권한한에에  속속하하는는  대대응응자자가가  법법에에  명명시시된된  의의무무에에  

따따라라  행행동동하하도도록록  보보장장하하는는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  민민간간  비비상상사사태태  프프레레임임워워크크를를  개개발발했했다다..  프프레레임임

워워크크는는  다다음음에에서서  사사용용할할  수수  있있다다..  hhttttpp::////cceeppuu..nniiccss..ggoovv..uukk//ppuubbss//NNII%%2200CCCCFF..ppddff

22  부부

비비상상  권권한한은은  유유보보된된  사사항항이이다다..  그그러러나나  22부부에에서서는는  가가능능한한  경경우우  해해당당  영영토토에에서서  비비상상  권권

한한을을  사사용용하하는는  경경우우  위위임임된된  행행정정부부와와  협협의의하하도도록록  보보장장한한다다..  이이는는  처처음음으으로로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웨웨일일스스,,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에에서서만만  비비상상  전전력력을을  사사용용할할  수수  있있도도록록  허허용용하하지지만만,,  비비상상  전전력력  사사용용

은은  여여전전히히  ​​​​웨웨스스트트민민스스터터에에  남남아아  있있다다..

이이러러한한  합합의의가가  실실제제로로  어어떻떻게게  작작동동할할  것것인인지지에에  대대해해  보보다다  자자세세히히  설설명명하하는는  협협정정은은  웨웨

일일스스  의의회회  정정부부  및및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장장관관들들과과  합합의의되되었었으으며며,,  북북아아일일랜랜드드  행행정정부부와와의의  협협정정은은  

곧곧  마마무무리리될될  것것이이다다..  서서명명된된  협협약약은은  위위임임된된  행행정정부부의의  웹웹사사이이트트는는  물물론론  UUKK  RReessiilliieennccee  

사사이이트트에에서서도도  볼볼  수수  있있다다..

hh tt tt pp :: // // ww ww ww .. uu kk rr ee ss ii ll ii ee nn cc ee .. ii nn ff oo // cc cc aa cc tt // 00 66 00 22 ss cc oo tt ss __ cc oo nn cc oo rr dd aa tt .. pp dd ff  

hhttttpp::////wwwwww..uukkrreessiilliieennccee..iinnffoo//ccccaacctt//wwaalleess__ccoonnccoorrddaatt..ppdd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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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가가  정정보보

해해당당  법법안안과과  관관련련  문문서서는는  다다음음에에서서  확확인인할할  수수  있있다다..

hhttttpp::////wwwwww..uukkrreessiilliieennccee..iinnffoo//ccccaacctt//iinnddeexx..hhttmm..

법법의의  특특정정  측측면면에에  대대해해  더더  자자세세히히  알알고고  싶싶으으시시면면  법법  시시행행팀팀에에  다다음음  주주소소로로  이이메메일일을을  

보보내내주주시시고고  ccccaacctt@@ccaabbiinneett--ooffffiiccee..xx..ggssii..ggoovv..uukk  또또는는  002200  77227766  55005533으으로로  전전화화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부부속속서서  AA

22000044년년  민민간간  비비상상사사태태법법::  대대응응자자  목목록록

민민간간  비비상상사사태태법법  별별표표  11에에는는  해해당당  조조항항의의  적적용용을을  받받는는  대대응응자자가가  나나열열되되어어  있있다다..  부부록록  

11AA에에  설설명명된된  대대로로  이이  법법은은  지지역역  대대응응자자를를  두두  가가지지  범범주주로로  나나누누고고  각각  범범주주에에  서서로로  다다

른른  요요구구  사사항항을을  부부과과한한다다..  잉잉글글랜랜드드와와  웨웨일일스스의의  카카테테고고리리  11  및및  22  대대응응자자는는  아아래래에에  나나

열열되되어어  있있다다..  법법  제제1133조조에에  따따르르면면  장장관관은은  의의회회의의  동동의의를를  받받아아  대대응응자자  목목록록을을  수수정정할할  

수수  있있다다..

카카테테고고리리  11  대대응응자자((““핵핵심심  대대응응자자””))

응응급급  서서비비스스

•• 경경찰찰력력,,  영영국국  교교통통경경찰찰,,    소소방방당당국국,,    구구급급차차  서서비비스스,,  해해양양  및및  해해안안경경비비대대

지지방방  당당국국

•• 모모든든  주주요요  지지방방  당당국국((예예::  대대도도시시  지지구구,,  샤샤이이어어  카카운운티티,,  샤샤이이어어  지지구구,,  샤샤이이어어  단단일일  

지지역역)),,    항항만만  보보건건  당당국국

건건강강  기기관관

•• 11차차  진진료료  신신탁탁,,  급급성성  신신뢰뢰,,  재재단단  신신탁탁,,  지지역역  보보건건위위원원회회((웨웨일일즈즈))

•• 공공중중  보보건건  서서비비스스를를  제제공공하하는는  모모든든  웨웨일일즈즈  NNHHSS  TTrruusstt,,    건건강강  보보호호  기기관관

정정부부  기기관관

•• 환환경경청청,,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환환경경청청

카카테테고고리리  22  대대응응자자((""협협력력  대대응응자자""))

유유용용

•• 전전기기  분분배배기기  및및  송송신신기기,,  가가스스  분분배배기기,,  상상하하수수도도  사사업업주주

•• 전전화화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업업체체((고고정정  및및  이이동동))

수수송송

•• 네네트트워워크크  레레일일,,  열열차차  운운영영  회회사사((승승객객  및및  화화물물)),,    런런던던  지지하하철철

•• 런런던던  교교통통,,  공공항항  운운영영자자,,    항항만만  당당국국,,    고고속속도도로로  기기관관

건건강강  기기관관

•• 전전략략  보보건건  당당국국  정정부부  기기관관,,  보보건건  및및  안안전전  담담당당  임임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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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영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중대시민재해 대응｜89

제13차 국가위기관리포럼 토론문(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관
리역량연구센터장 구주영)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 전문성 강화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과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

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은 일반적인 공
무원의 역량과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
무추진시 필요한 일반공무원의 역량을 비롯하여 재난안전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의 
함양은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논
의될 필요가 있다.

- 다만, 재난안전분야 인력의 역량은 비단 공무원의 개인적 기술, 상황판단능력, 정보
처리, 구성원간 협력 및 소통, 조정 등 관리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재난안전분야 
인력의 역량이 향상되고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의 형성이 중요하다.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개선을 비
롯하여 조직문화적 차원 등의 여건이 형성되는 경우 개인적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
다.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 관리적, 제도직 지원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는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도시안전을 위한 새로운 재난관리시스템과 거버넌스
- 최근 행정학, 정책학 차원에서 전개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의 진단과 처방 

등은 주로 유관기관간 조정 및 통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간 거버넌스적인 접근
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특히, 다양한 특성을 내재한 행위자가 재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부분이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위
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서 거버넌스의 실패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 재난관리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 정보공유, 자원의 배분, 이해관
계 등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여 이에 대한 해법의 묘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 다만, 최근 재난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이 복잡화되면서 거버넌스 역시 정치적 환경
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를 비롯한 거버넌스의 
대내외적인 전략적 관리와 정치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거버넌스에 도
시의 역동성을 전략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중장기
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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